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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대중 여론의

형성과 정치참여가 빈번해지면서, 대외정책의 추진에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

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형성된 여론과 대

외정책과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터넷 여론이 대외정

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정부가 인터넷 여론

을 정책방향을 선전하고 정책집행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경

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제3차 북한 핵실험 이후 인터넷 여론과 중국의 대외정책과의 관

계를 사례로 하여 인터넷 매체 여론과 중국의 대외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

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은 대외정책을 둘러싼 대중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

요한 토론 공간이 됨으로써 대외정책의 추진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

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하여

│논문요약│



38 아태연구 제21권 제3호(2014)

Ⅰ. 문제 제기

정보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인터넷 매체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인터넷정보중심이 2012년 7월 19일에 발표한 ‘제30

차 중국 인터넷발전상황통계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네티즌 수는 2012년

6월 말 현재 5억 3천 8백만 명으로, 전국적으로 39.9%의 인터넷 보급률

을 보이고 있다. 휴대폰 인터넷 사용자는 3억 8천 8백만 명으로 2011년

말에 비해 3천 2백 7십만 명이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8년 6월 미국의 네

티즌 수를 추월한 이래, 5년간 세계 제1의 네티즌 수를 유지해 오고 있

다. 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웨이보’의 사용자는 2011년 말 6,311만

명에서 2012년 6월 말 현재 1억 9천 5백만 명을 기록해 반년 만에 1억 3

천 2백만 명이 증가하여 208.9%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전체 네티즌 중 웨이보 사용자 비율은 13.8%에서 40.2%로 증가하였

다. 휴대폰 웨이보 사용자 수도 2010년 말 15.5%에서 34.0%로 증가하였

다(张雷·刘力锐 2012, 2). 그리고 2012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서비스인 웨이신을 사용하는 중국인의 숫자 또한 빠르게 증가하

여 2013년 말 현재 사용자 수는 약 5억 명에 이르고, 해외 사용자 수도 1

억 명을 초과하였다(人民网 2013/12/31). 한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내
인터넷 사용 증가율은 2000-2008년 사이 연평균 38.1%의 높은 성장률을

인터넷 여론이 대외정책의 방향전환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상대국가에게 외교적인 압박을 가

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안보

적인 현안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

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할은 정부에 의해

서 활용되는 피동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인터넷 여론, 시민사회의 성장,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3차 북한핵

실험, 중국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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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줬는데, 만일 연평균 15%의 성장률만 유지하더라도 2015년이 되면

총 인구수의 58%인 7억 9천 3백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张雷·刘力锐 2012, 2).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여론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 인터넷 매체는 여론 형성의 중요

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陈玉

霞 2012, 56-58). 비록 인터넷이 중국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

리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비판을 제

기하는 주요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부터 중국 네티즌

들은 인터넷상에서 중국의 대외정책과 대외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토론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토론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洪浚浩 2007, 123-124).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및 추

진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동안 중국과

같이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권위주의체제의 경우 민주주의체제에 비해 대

외정책 결정과정에 외교부 이외 기타 집단이나 개인의 역할은 극히 제한

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王逸舟 2000, 36).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비록 중국외교가 점차 전문화되고 기관 별로 다원화되며, 권력 핵심층 외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중국은 언론 통제 속에서 대중여론이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

향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비민주적인 국가이다. 또한 정부가 인터넷과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신흥매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홈페이지를 폐

쇄하거나 다양한 기술적인 방식으로 통제력을 행사하는 등, 인터넷이 정

부의 외교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Fewsmith & Rosen

2001, 172-175; Shie 2004, 523-540).

이에 반해 중국에서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함으로써 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에서도 다원화 추세가 강화되고 인터넷 여론의 영향력 강화가 불가피하

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대중 여론, 싱크탱크, 매체와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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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의 최종적 결정이 자신

들의 정책적인 선호와 부합하기를 희망한다(张清敏 2006, 55-56; 张沱生

2006, 12-13; 王军 2010, 141-155; Liao 2006, 73). 신문과 같은 기존의 전

통매체가 여전히 정부로부터 상당 부분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신흥매체인 인터넷이 발전함으로써 각종 정보에 대한 정부의 중

앙집권적인 통제가 어렵게 되고 대중의 정치참여 통로와 능력이 강화되

어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田翠红 2012, 13-14; 俞燕敏 2007, 113; 洪俊浩 2007, 118-137: 俞燕敏

2007, 86-117).

이처럼 인터넷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이 글은 최근 들어 중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하게 증가

하고 인터넷을 통한 대중 여론의 형성과 정치 참여가 빈번해지면서 정부

의 대외정책 추진에 이러한 신흥매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이 점점 더 중

요해지고, 동시에 이러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형성된 여론과 대외정책 간

의 관계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인터

넷 여론이 대외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는 반면, 역으

로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통해 정책방향을 선전하고 정책집행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특히 이 글은 인터넷과 같

은 신흥매체를 통해 중국 내 대중 여론이 대외정책과 다양한 관계를 맺

으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제3차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 내

인터넷 여론이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여론과 중

국 대외정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인터넷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1. 인터넷 매체의 확산과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에 대한 도전

이른바 제4매체 혹은 신매체로 불리어지는 인터넷은 1990년대 이래 급

속하게 발전하여 정보전달과 여론형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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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존재해 온 전통매체인 신문, 방송, 텔레비전 등과 비교하여, 인터

넷을 통하여 전파되는 매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매체의 정의

를 둘러싼 논쟁이 있지만, 이 글은 전파를 무대로 반도체, 전자, 통신, 시

청각 분야 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기술을 빌려 문자, 목소리, 그림 등 형

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소식을 전파하는 매체로 인터넷 매체를 정의한다.

또한 상호성과 동시성, 초국가성과 다매체성을 토대로 신문 홈페이지, 블

로그, 인터넷 TV 등 인터넷 공간을 효율성 높은 전파 통로로 활용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웨이보, 카카오톡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는 중국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보급이 급

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해 왔다.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매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변천했다. 첫째, 제1단계(1949-1978년)는 카리스마적인 지도

자가 정책결정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전체 정책결정과정이 고도로

개인화된 것이 특징인 시기를 일컫는다. 이 시기에는 대중매체의 발전 수

준이 낮았고 냉전체제 속에서 중국이 국제무대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대

중 매체의 주요한 기능이 주로 정부의 소식을 보도하고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제2단계(1978-1990년대 중반)는 외교정책 결정이 개인에 의존한 정책

결정에서 집단적 정책결정 형태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적인 지

도자로서 덩샤오핑이 강력한 개인적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이다. 이 시기

중국 정치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1981년 외사영도소조가 부활된 바 있

는데, 이는 집단적 대외정책 결정을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

다. 비록 이 시기에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대중의 역할이 여전히 부재하

였지만, 대중 매체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제3단계(1995-현재)는 외교정책과 매체 간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변화에는 다음 4가지 요인이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탈

냉전과 함께 중국에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면서, 대중매체와 중국 외교정책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둘째, 인구 구성의 변화, 즉 혁명 후 2-3세대의 출생으로,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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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초가 줄어든 가운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등장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

이 조성되었다. 셋째, 개혁개방 정책의 진전으로 외교정책 영역이 확대되

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요소가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매체의 영

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넷째, 중국 내 인터넷 사용이 전례 없이

빠르게 확산된 속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 것이다(韩絮 2011, 10-11).

상술한 요인들 중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온 인터넷

매체는 중국 대외정책이 매체와 맺는 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인

터넷이 발전하면서 사이버상의 각종 커뮤니티에는 기존에 존재해 온 독

점적인 전파매체에 도전하면서 대중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참여 메커니

즘이 만들어졌다. 중국 내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대한 통제는 정부로 하여

금 대중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어야 하고 얻을 수 있는지, 어떠한 것을 믿

어야 하는지를 결정했다. 또한 전통적인 매체에서는 공개토론이 불가능하

며, 특히 대외정책과 관련된 경우 토론은 더욱 더 어려웠다. 인터넷 매체

가 발전되기 전 중국 대중에게 정치와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관점을 표

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로가 없었다(洪浚浩 2007, 136).

그러나 인터넷과 인터넷논단(포럼)은 대중들이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표현하는 (특히 정치적인 주제에 대하여) 새롭고 유일한 장소가 되었다.

대중들은 인터넷을 통해 각종 소식 전파, 관점 표출 및 정치적인 문제와

공공사무에 대한 비판을 일정 정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

었다. 동시에 인터넷포럼과 같은 창구는 대중들이 관방 정보와 뉴스통제

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하여 인터넷은 대중들에게 정

치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세계와 정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였다(洪浚浩 2007, 136).

이처럼 인터넷이 비판적인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와 정

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면서, 개인들은 인터넷을 통

하여 중국 외교정책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 또한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3가지의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였다.

첫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정보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면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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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도전이다. 국경을 초월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의 초고속

이동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일시에 특정 문제에 대한 가장 새로운

진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리하여 설령 일반 중국 국민이라 하

더라도 최고 정책결정자와 동시에 심지어 더 빨리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네티즌들은 인터넷으로부터 각종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을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선호도에 근거해서 국

제현상과 중국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

며, 정부의 일방적 선택을 피동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 정부가 국제문제와 자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유일한 해석권을 독점할

수 없으며,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정하고 선포할 때 대중을 어떻게 설득하

고 어떻게 지지를 얻는가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고려를 할 수 밖에 없

게 된 것이다.

둘째, 지식의 확산으로 인한 도전이다. 정보통신시대에 신뢰 가능한 지

식의 공급은 새로운 권력 자원의 원천이 되었다. 충분한 정보가 공급되자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숙성된 정보와 지식을 더 필요로 했다. 누가 이러한

지식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지식을 제공받는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기구는 대중들이 관방

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권력분포의 탈중앙화 추세 강화로 인한 도전이다. 중국뿐만 아니

라 대다수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외교영역의 다원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 용

이해지면서, 외교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권력의 탈중심화 현상이 강

화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정책결정 행위자 말고

도 다양한 행위자가 과거보다 정책결정과정에 훨씬 더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정책결정 영역 밖의 행위자가 대중의 지지를 동

원할 수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외교

부는 2004년 3월 19일 신문사(新闻司)에 대중외교처(公众外交处)를 설립

하여, 대중들이 더 많이 외교부 업무를 이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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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蒋昌建·沈逸 2007, 46).

2. 중국 대외정책 결정에서 나타나는 인터넷 매체 작동 매

커니즘의 특징

대외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인터넷 매체의 역할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외교 의제 설정을 추동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 정부와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이 설정한 의제는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의제가 된다. 둘째, 정책 집

행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외교정책은 한 번 결정된 이후 실행단

계에서도 환경에 따라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수도 있

는데, 이 단계에서 인터넷 매체는 사회 여론을 인도하고 통찰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과

정에도 개입하여 일정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 매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전, 정책 조문에 대한 구체적 해석, 정책 집행 모범사례에 대한 소개

등의 방식을 통해 대중들이 외교정책을 받아들이고 일치시키도록 하여

정책 실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정책 평가에 참여한다는 점

이다. 인터넷 매체는 정책의 실제 집행에 대한 사회여론이나 건의를 정부

와 정책결정자에게 보내는 방식을 통해,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 대하여

공개적인 감독을 진행할 수 있다(韩絮 2011, 16-18).

이처럼 인터넷 여론은 외교정책에 대한 의제 설정, 집행, 평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지만, 실제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

터넷 매체의 역할은 해당 의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첫

째, 무역관계, 기후문제 등 세계화과정에서 타국과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인터넷 매체는 의제 설정 및 성공적인 집

행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역관계나 기후 문제 같은 의

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매체가 보여주는 보도의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각종 소식을 수집함으로써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정부가 지닌 전문성을 결합하여 쌍무적 혹은 다자간 협

력을 통해 성공적 집행을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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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과 관련된 핵심적인 안보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매체의 역할이다.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태도는 종종 명확하고 강경하다. 인터넷 매체는 각종

형태로 특정 이슈에 대한 최신 진행사항을 보도하지만, 외교정책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는 정부와 정책결정자에 높게 의존한다. 전

문가들의 평론이나 예측 역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알려진 중국정부의 태

도에 대한 보도나 미래 발전 국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이러한 점에

기초해 볼 때, 인터넷 매체가 행하는 역할은 정책변론과 정책선전, 그리

고 여론을 통한 영향력 발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외에서 중국 인민의 이익침해 사건 등의 경우에 인터넷 매체는

정책 선전자이자 여론 조성자이면서, 동시에 외교정책 실행 단계에서 참

여자로 기능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중심축으로서 정부와 대중을 연

결하고,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韩絮 2011, 25-31).

상술한 바와 같이 무역분쟁이나 기후문제, 그리고 해외에서 중국 인민

의 이익문제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여론이 정부의 의제설정,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근본적인 국가 이익과 관련

된 핵심적인 외교 현안의 경우에는, 인터넷 여론의 영향력은 아주 제한적

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핵심적인 안보 현안에 대해

인터넷 여론과 정부와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우선, 정부는 일부 담론화의 기회를 인터넷 여론에 부여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지만 국제사회에 더 강렬한 신호를 보내는 수단으로 인터

넷 여론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중국이 동해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일본

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주권, 외교관계 및 쌍방 간 무역협력과 관

련된 일련의 의제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에는 매우 신중하고 관방 매체

또한 매우 신중한 보도를 하도록 통제했다.1) 그러나 정부 및 관방 매체

가 일본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과 달리, 인터넷 여론은 일

본에 대한 비난여론을 드세게 분출하였다. 중국의 많은 인터넷 포럼에서

1) 국무원 신문판공청주임은 관방 매체의 보도에 정부가 일정한 간섭을 하였음을 인

정했다(李习文 2008, 53).



46 아태연구 제21권 제3호(2014)

일본에 대한 각종 비난여론은 제한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애국주의로 간

주되었다. 중국정부가 2000년 4월 ‘국무원 신문판공실’ 산하 ‘인터넷 신문

선전 관리국’을 설립한 이래 이런 여론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다양한 반일 여론에 대하여 묵인하는 태도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정부가 일본을 향한 인터넷 여론의 거대한 압력을 이용하여

일본에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여론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

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을 통한 민족주의 여론 형성과 이것이 대

외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王军 2011, 266-275). 가령 중국

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문제에 대하여 중일관계를 고려

하여 한 번도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한 적이 없다. 그러나 중국 대중

은 인터넷 서명 및 대규모 시위를 통하여,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

을 반대하는 항의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도부에게도 영향을

미쳐 2005년 4월 13일 인도방문 중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최근 중국

을 포함한 일본의 몇몇 인접국가들이 일본의 안보리이사국 가입을 반대

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아시아 민중의 이러한 강력한 반응은 일본의 심

각한 반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역사를 존중하고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

고, 아시아와 세계 인민의 신임을 얻어야만이 국제 업무에서 더 큰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人民日报 2005/4/13).
그렇다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인터넷 여론은 중국의 대북정

책의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인터넷상에

서는 전례없는 강력한 대북 비난여론이 등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대

응을 요구하였고 중국정부는 1, 2차 핵실험 이후 보다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임으로써 대북 강경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인터넷상의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과 어떠한 관련성

이 있는가? 아래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네티즌들의 대북

비난여론과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터넷 여

론이 중국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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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례 연구: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내 인터넷 여론과 대북정책

1. 3차 핵실험과 인터넷상 대북 비난 여론 증가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 중국 네티즌들은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례 없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리

고 중국정부도 1, 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중국 정부는 핵실험 이후 매

우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하였지만,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기권을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2009년 2차 핵

실험 이후에는 유엔제재 결의안의 통과에 참여하였지만,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대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정부는 미국이 주도한 유엔 제재안에

대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참여를 결정하고, 실재 제재에도 동참하였다

(<표 1> 참조).

이처럼 1, 2차 핵실험 이후와 달리 중국정부가 대북제재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은 북한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 1,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비판여론이 보다 강하게 부각

되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볼 때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정부의 비교적

강경한 대북정책은 비판여론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2차

핵실험 직후에 환구시보가 진행한 20명의 중국 국제관계전문가와의 인터

뷰에서 절반이 강력한 제재를 주장한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环球时
报 2009/5/26), 2차 핵실험 직후에도 엄격한 대북제재의 목소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 주류시각으로 등장한 적이 있지만, 3차 핵실험 이후 대북비

난 여론은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 그리고 인터넷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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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대응 여론 동향

1차 핵실험

(2006년

10월)

- “제멋대로(悍然)”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력하게 비판

- 유엔 제재 결의안의 논의과정에서 기권을 함

- 반북 여론 등

장, 그러나 크게

보도되지않음

2차 핵실험

(2009년

5월)

-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지

만, 1차 때보다 강도가 약함

-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참여하였

지만, 제재를 엄격하게 실행하지 않음. 오히려 원자

바오는 10월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협력방안을 제시

함

- 북한 지도부와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 북중관계를 전통적인

우호관계로 지칭함

- 반북 여론이

크게 보도되거

나 부각되지 않

음

3차 핵실험

(2013년

2월)

-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유엔 제재 결의안

2094호에 참여 및 엄격한 이행을 강조

-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문제 해결을

강조

-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지 않고, 양국 간 전략

대화를 양당 간 전략대화(2011년)에서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로 조정(2013년 6월). 북중관계를 정상

국가간 관계로 지칭

- 인터넷과 언론

매체를 통한 반

북여론의 부각

과 확산이 두드

러짐

<표 1> 1, 2, 3차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과 여론 동향

에서 출발하여 대중시위로까지 확산되는 등 훨씬 더 강하게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 매체 상의 여론 악화와 중국정부의 대

북정책에는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

2. 인터넷 여론 동향과 중국정부의 대북제재 진행과정

(1) 인터넷 여론을 통한 대북 항의시기(2013년 2월 12일-2013년 3월

7일): 인터넷상 대북 여론 악화와 유엔 제재결정에 대한 참여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진행하기 직전 중국의 대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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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중조우호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북한 역시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하면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경고하는 정도로 나타났다(环球时报 2013/02/06). 그
러나 2월 12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중국의 인터넷상에는 전문가와

대중들의 북한을 비판하는 강경발언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2월 13일

월스트리트저널 중문판에는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잘못

된 인식과 북핵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

를 냉전시기의 완충지대 논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발표되었다(赵楚 2013). 같은 날 푸단대학(复

旦大学)의 선딩리(沈丁立) 교수 또한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북한

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북한이 중국에게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보다 엄격하게 실행하고 북한에 대한 경

제적인 지원을 줄여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글을 기고하였다(Shen

2013). 베이징대학의 자칭궈(賈慶國) 교수도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 내 미

국의 영향력 증가를 초래하여 중국에 심각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지적하였다(多维新
闻 2013/02/12).
그러나 중국 정부의 대응은 비교적 조용하였다. 2월 12일 양제츠(楊潔

篪) 외교부 장관은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서 엄중하게 항의하였지만, 어

떠한 제재나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을 표명하지는 않았다(多维新闻 201
3/02/13). 또한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이것에 대하여 중국은 결연히 반대하고, 한반

도의 비핵화, 핵확산방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보호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정

세를 악화시키지 말고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아야 한다고 언급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성명을 공개했다(新华社 2013/02/12).
이러한 성명은 1, 2차 핵실험 이후 성명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몇 가지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2006년과 2009년에는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의 약속이행을 강력하게 요구

(demand)한다고 한 반면, 2013년에는 독촉(urge)한다고 함으로써 압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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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였다. 둘째, 2006년과 2009년

성명서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2013년에는

“모든 당사자들은 냉정하게 대처하고 6자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관련국가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했

다. 셋째, 2006년 핵실험 이후 외교부 공식성명은 ‘제멋대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격렬하게 비판을 하였지만, 2013년에는 비판의 강도가 덜했다(新
华社 2013/02/12; 新华社 2009/05/26; 新华社 2006/10/09). 이처럼 중
국 정부는 1, 2차와 마찬가지로 3차 핵실험 이후도 대북 압박성 메시지를

전달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그 이전보다 표현의 수위가 높지 않았고, 제재

와 압력수단을 얘기하기보다는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였

다.

이러한 외교부의 태도와는 다르게 중국의 대중이나 지식인들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비난 여론은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어 갔고, 이러

한 비판여론은 오프라인상의 대중시위로까지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다. 중

국의 주요 인터넷 포럼인 ‘강국논단’에서는 핵실험이 이루어진 2월 12일

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글이 114건 이상 올라왔

고, 각 글에 대해 댓글이 달리면서 북한 핵실험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

랐다. 또한 2월 13일 요녕성(辽宁省) 선양(沈阳)의 주민 1명이 북한의 핵

실험에 강렬히 항의한다는 팻말을 들고 북한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

였고, 베이징 북한 대사관 앞에서도 10여 명이 항의시위를 하였다. 그 외

에도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시(合肥市) 주민들이 공원에서 북한 핵실험

반대 시위를 전개하여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고(多维新闻 2013/02/17),
후난성(湖南省) 헝양시(衡阳)와 헤이롱장성(黑龙江省) 하얼빈시(哈尔滨)

등에서 소규모의 대중시위가 발생했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은 웨이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북한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김정은에게 중국 공민의 항의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 없이 침묵만 지켰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大公网 2013/02/20).
지식인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2월 15일 베이징대

학 주펑(朱峰) 교수는 3차 핵실험의 최대 피해자는 북한이 아닌 중국이라

는 글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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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핵이 있는 북한은 중국에 위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과 판을 만들려고 할 것이

고 언젠가는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둘째, 북한이 핵이 있

으면 미국이 각종 이유를 들어 동아시아에 군사적인 존재를 강화시킬 것

이고, 미사일방어체계 등을 통해 한·미·일이 더욱 가까워져 중국을 존중하

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사회에 북한 핵을 반대할 뿐만 아니

라 북한에 대해 화가 났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泉野 2013).

2월 12일 핵실험 직후부터 2월 15일까지 대북 비난여론의 강력한 분출

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각 방면에서 ‘관례적인’ 비판과 반대를 한 것

을 제외하면, 관방 매체는 평소 태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 신화사, 인민일보 등 관방 매체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소식이 비교적 간단하게 보도되고, 관점이 드러나는 기사는 거의 보도되

지 않았다. 뜨거운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로 유명한 환구시보도 며칠

동안 침묵을 지킨 뒤, 16일에야 기사를 발표하여 중국의 대북정책이 실패

하였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친구로서 경고를 해야 하지만,

미국 주도의 제재에 협조할 경우 북한을 미·일의 적에서 중국의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반

도 정세를 중국이 주도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어느 한쪽도 주도할 수 없

게 만들 수는 있다며 북한에 대한 우호 및 특수 관계 유지는 중국의 한

반도 정책 중 하나로 중국 동북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대북정책에

서 지켜야 할 마지노선임을 강조하였다(环球时报 2013/02/16).
신화사는 곧바로 환구시보의 사설을 반박하는 기사를 써서,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 대북정책의 실패가 아니며 북미 대립이 핵실험의 근원임

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상이 올바른 길임을 강조하였다. 이 기사에서

인민대 스윈홍(時殷弘) 교수는 북한이 자국 이익에 관련된 판단에 따라

핵실험을 하였으며 핵실험 강행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국들의 정

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칭화대 류장룡(劉江永)

교수도 북한 핵실험은 중국이나 한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실패의 책임은 북한의 적대국인 한·미·일에

있으며 관련국들은 다같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赵悦·刘莉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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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하지 않았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관방언론의 기사는 인터넷상 대북 비난여론과 비교

할 때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는 중국 인터넷상의 목소리는 수

그러들지 않고 가두시위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16일과 18일 ‘강국논

단’에는 모두 27건 이상의 북한 핵실험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2월 16일 광저우에서 100여 명이 북핵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전개하였다(多维新闻 2013/02/17). 그리고 2월 17
일 베이징 언론인 가오위는 자신의 웨이보에 “미국의 정책은 맞다. 이러

한 국가에 제재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평화노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북한에 대해 호랑이를 키우는 우환을 만들면 안된다.”고 비판하

였다(多维新闻 2013/02/17). 또한 2월 18일에도 네티즌들은 포털이나 인
터넷 신문상에서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해서는 안된

다면서 국가이익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북한에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북한이 붕괴되어도 난민이 몰려오는 것은 일시적이며, 국제

사회로부터 원조를 얻기도 쉽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두려

워할 필요가 없으며, 한중관계가 북중관계보다 더 순조롭다는 점을 지적

하고(曾銳生 2013)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18일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안보리

의 대북제재에 관한 심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확산 방지, 동북아 평화

와 안정의 유지를 도울 것이다. 따라서 중국 측은 관련 심의가 각 방면과

접촉과 소통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면서,2)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에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유엔 제재결의안에 대한

참여 표명이 대북비판 여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2월 12일 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발표된

이래, 정부뿐만 아니라 관방언론인 인민일보나 신화사 등의 논조가
인터넷 여론에 비해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외교부 대변인의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참여 선언은 상당히 대비되는 행

2) “2013年2月18日外交部发言人洪磊主持例行记者会”, http://www.fmprc.gov.cn/mfa_c

hn/fyrbt_602243/jzhsl_602247/t1014544.shtml. (2013년 12월 9일 검색)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 53

동이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인터넷상의 대북 비난여론을 허용하면서

민간여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판의지를 북한에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3월 1일 중앙당교의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인 덩이원(邓聿文)
이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북한을 버리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약화시켜 동북아지

역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을 완화하고, 타이완문제를 해

결하는 것을 돕는다는 글을 발표한다(邓聿文 2013). 핵심적인 관방 매체

인 중앙당교 기관지에 발표된 글이라는 점에서 이는 대북 비판 여론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여론이 악

화되는 상황에서, 3월 4일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이 제재 초안에 대

해 이미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밝혔다. 유엔 측은 제재초안이 2006년과

2009년 제재조항에 기초하여 강화된 내용으로 준비되었으며, 특히 금지

품목을 위배한 북한 수송선에 대한 압류와 감독, 경제제재 방안 등이 명

시되었다고 언급했다(多维新闻 2013/03/04). 그리고 3월 7일 안보리는

전원 일치로 확대된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보

조를 맞추어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에 따라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에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통과는 3차 핵실험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지난 3차례의 핵실험 이후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중미 양국이 이

정도로 일치된 견해를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이 제기한 이번 제재결

의안에 중국이 지지를 표명한 것은 3주에 걸친 양국 간 막후 협상의 결

과였다. 북한의 후견인으로 인식되는 중국이 강화된 제재안에 동의함에

따라,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두고자 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多维
新闻 2013/03/11). 새로운 제재조치에 따르면, 바닷길과 하늘길을 포함한
북한의 수출입 통로는 유엔 회원국의 엄격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목

적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자를 얻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함인데, 무기와 외환 거래의 주요 통로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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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가 더 강경하게 제재하고 감독하겠다는 것은 의미있는 행동이었다.

즉, 중국은 이러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제3차 핵실험이

라는 북한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양제츠 당시 중국 외교부

장은 3월 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2094호

결의안을 지지하지만, 제재는 안보리 행동의 목적이 아니며 대화와 6자회

담만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장기적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

조하였다(共产党员网 2013/03/09). 이러한 점은 중국정부는 대북제재 동
참이라는 강경책과 동시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인터넷상 북한에 대한 악화된 여론에

도 불구하고, 제재 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장기적인 평화

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적 이해가 중국 대북정책에서 여전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2) 대북제재 이행과 대화정책의 동시추진 시기(2013년 3월 7일

-2013년 6월 30일)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북한은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꿔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하고 한반도 위기를 가속화하는 각종 조치를 단

행하였다. 3월 11일 북한은 정전협정 폐지를 선포하고 판문점 연락통로

폐지와 그동안 북한과 한국이 서명한 불가침협정과 한반도 비핵화협정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3월 26일과 27일 북한 조선최고사령부는 북한의 작전

목표가 한미 양국이며 쌍방과의 모든 연락을 단절한다고 경고하면서, 더

이상 미국과 한국과는 대화의 통로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3월 28일 미국 B-2 전략폭격기가 출동하여 한국 상공을 날아와서 시위를

하였다. 이에 맞서 3월 30일 북한은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했다고

선언하였고, 31일 미국은 한국에 F-22를 배치하고 U-2 정찰기를 증가시

켜 북한을 정찰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또한 3월 31

일과 4월 1일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행하는 신전략노선 실

행을 결정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포하였으며 4월 3일에는 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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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폐쇄를 위협하였고, 4월 5일 평양주재 외국 대사관 철수를 제안했다.

그리고 4월 8일 개성공업지구 폐쇄 이후 4월 9일에는 북한 조선아태평화

위원회 위원장이 한반도는 열핵전쟁 전야라고 경고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을 떠나라고 경고하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4월 6일 중국 고위 지도자들은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조

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

제해결을 강조하였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일방이라도 이 지역에서 도발행위를 하는 것을 반대

한다, 중국 대문 앞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

다(多维新闻 2013/04/09). 또한 4월 7일 보아오 포럼 개막연설에서 시진
핑(習近平) 주석은 “국제사회는 종합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라는 생각을

고취해야 하며, 어느 일방이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위해 지역이나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된다.”면서 대북 압박성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동시

에 갈등과 이견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 그

리고 4월 9일 중국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합하고 협력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하며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은 어떠한

일방이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

을 피력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관련국의 공동이익이고, 공동책

임이며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

는 안된다, 동시에 장기적인 각도에서 최대한 빨리 6자 회담을 개최하여

대화와 접촉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의 길

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임을 강조했

다(외교부 동북아국 중국정세분석팀 2013). 그러나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위기 상황은 지속되었다. 4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답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17일에는 또다시 한반도 긴장의 원

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

에서 중국정부는 4월 17일 유엔 대북제재결의 2094호(3월 7일부터 효력

3) “博鳌亚洲论坛2013年年会开幕大会”, http://www.china.com.cn/zhibo/2013-04/07/c

ontent28428408.htm. (2014년 8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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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기 시작함)가 담고 있는 제재조치를 엄격히 이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는 통지를 정부 산하기관에 내려 보냈다(성연철

2013).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4월 28일 오후 중국의 매체에 공개적으로

보도하여,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의지를 보여주었다.

4월 중순 이후 북한은 입장변화를 보이면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월 핵실험 이후 북한은 중국 고위 인사의 북한 방문을 거절하

였고, 주중 북한대사관도 한때 중국정부의 접촉요구를 거절하는 등 강경

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4월 이후 중국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취하

면서도 동시에 한국, 미국, 북한과 활발한 접촉을 통하여 대화국면을 조

성하기 위해 노력하자 북한의 입장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측 6자회담

담당자인 우다웨이(武大偉)는 4월 1일 워싱턴에서 미국측 담당자와 회동

하였고, 2일에는 한중 6자회담 담당자가 회동을 했다. 4월 12-13일에는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한미, 미중 외무부 장관 회담이 있었고, 4월 22

일에는 우다웨이가 방미하여 미국측 북핵 담당자를 만났다. 중국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면서도 5월 7일에는 중국은행이 북한 조

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하고 모든 금융 거래를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유엔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로 한 뒤 중국기관

이 이러한 형태로 제재에 동참한 것은 처음이었다(연합뉴스 2013/05/07).
이처럼 중국은 유엔제재조치를 이행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함과 동시

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했다. 5월 22일 최용해 조

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하였고, 시진핑은 최

용해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북

한에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하였다. 그리고 6월 7일 시진핑은

오바마와 미국에서 회동하여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

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에 합의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공통된 입장을 확인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의 인터넷상 대북 비판여론 또한 소강상

태로 접어들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을 통해 발표했다. 6월 27일 중국은 북한 핵위기 해결을 기회

로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도와야 하며, 이는 중국의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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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롭다는 글이 발표되기도 했다(联合早报网 2013/06/17). 이러한 상
황에서 중국은 대북제재 이행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6자회담

이 제공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정책적 입장을 견

지했다. 6월 말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이러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참여 이후 기본적으로

는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강경정책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동시에

6자회담에 기초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

다. 비록 인터넷상의 대북 비난 여론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중국정

부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이라는 강경책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했고, 동시

에 관련국들과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

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은 핵실험 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정책이었다. 이는 중국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 방향 결정이 인터넷상 여론과 상관없이 중미, 중일 간 대립관계

속에서 북한이 동북아에서 지닌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상의 북한 비난여론과 대중시위

는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Ⅳ. 평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매체의 역할

인터넷의 발전과 인터넷 여론의 빠른 성장은 중국의 정치적인 지평을

변화시키고 있다.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한 인터넷상의 공공토론은 중국

을 그 전보다 더 자유롭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의견들과 사

이버 공동체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중국의 외교

정책결정에 또 다른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은 이미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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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 등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역량으로 부상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비판여론과 중국 대북정책 관계

를 살펴보면, 인터넷 여론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지만, 그 역

할은 정부에 의해서 활용되는 피동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정책의 전

환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으로서 신형 강대국외교를 펼

쳐야 한다는 전략적인 판단과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

책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안보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전

략적인 의도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핵심변수임을 나타내 주었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내 인터넷 여론은 북한에 대

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전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대북 비난여론은 중국정부가 북한에게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

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중국 대북정책에 변화를 이끌어내었다는

근거는 없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참여와 이행을 통해 대북정책이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에게 경고하

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금융거래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중단하거나 축

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

하면서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3차 핵실험 이후 강

력한 대북 비판여론이 중국의 대북정책의 방향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대북 비판여론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차원에

서 중국 당국에 의해 선택적으로 노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대북정

책 추진과정에 일정한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인터넷상의 대북 비난여론 증가는 전례 없는 상황이었

고, 이러한 여론이 형성된 데에는 대중과 지식인까지 가세하였기 때문이

다. 비록 이러한 대북 비난여론이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대응

을 이끌어내고 대북정책의 방향전환을 이끌어내는 변수는 아니었지만, 인

터넷 매체를 통하여 분출된 대북여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으로 작용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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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난여론이 증

가하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중국정부가 느끼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의 표출은 대북

정책 결정과정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중국 대북정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논의가 인터

넷상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인터넷 여론이 대북정책의 방향에 무

시할 수 없는 변수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

국가 간 관계임을 강조하고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 주도 통일을 지지하는

한반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은, 인터넷이 대북 비판여론

형성의 장일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음

을 말해준다. 전문가와 대중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북정책을 논의하고 정

책의 방향 전환을 주장하는 상황은,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설정에서

인터넷상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중국 내 대북 비난여론 확산은 중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정책적으로 압박하는 데 있어, 북한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

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가 인터넷상의 대

북 비판여론을 강제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대북 비난여론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일정 부분 묵인함으로써, 인터넷을 대북 비판여론을 조성하는 공

간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측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 인터넷은 대외정책을 둘러싼 대중 여

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방향을 논의

하는 중요한 토론 공간이 됨으로써 대외정책의 추진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외교안보 현

안과 관련하여 인터넷 여론이 대외정책의 방향전환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상대국가에게

외교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요한 안보적인 현안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할

은 정부에 의해서 활용되는 피동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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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3 (2014)

The role of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i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China:

Focus on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test

Jung-Nam Lee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in

China's foreign policy making decisions with regards to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test.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Internet as

a forum for public opinion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variable that

cannot be ignored i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This is because

the internet is an important virtual space that not only allows for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with regards to China's foreign policies

but also discusses the direction of these foreign policies. However,

rather than exerting a decisive influence on foreign policy in relation

to important security-diplomacy issues, the Internet public opinion

appears to be utilized as a resource that can exert diplomatic pressure

onto China's counterparts even if national governments consult with

each other directly. This means that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operates as a passive tool that is utilized by the government, although

it is starting to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foreign policy-making

related to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Key words: the internet public opinion, Civil society growth,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China,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test,

China's North Korea policy


